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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해야”

 -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퇴거 절차 관련 세부 규정 마련토록 제도개선 권고

□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구체적

으로 마련하고,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월 임대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인 모친 

사망 후 상속인에게 퇴거 절차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21개월간 임

대료 등을 계속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에 임대료 등을 

반환하고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 상속인 ㄱ씨는 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홀로 살던 모친이 사망

하자 이를 공사에 알렸다.

   공사는 임차인 사망 후 임대차 계약해지 문서를 사망한 임차인에

게만 발송하고 ㄱ씨에게는 해당 문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ㄱ씨가 공사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공사

는 퇴거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ㄱ씨에게 안내하거나 퇴거 점검을 

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임대주택 퇴거 절차가 지연돼 1년 9개월 동안 임대

주택이 다른 입주 대기자에게 배정되지 못했다.

   또 해당 임대주택 전기․수도 사용량 등을 보면 임차인 사망 후 일정 

기간 사용량이 거의 없어 ㄱ씨가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월 임대료 등을 ㄱ씨에게 부과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차인 사망 후 퇴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

도록 상속인에게 안내하는 등 개선된 절차를 업무 매뉴얼에 마련

하고, 실제 거주 확인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임대료 등을 

ㄱ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처리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권익 보호는 공직자가 업무를 하면서 기존 관행을 답습

하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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